[bookmark: _GoBack]마루야마 마사오 ‘사유양식’론의 재발견을 위한 시론
: 그 사상사적 ‘발전’ 도식의 편견과 역설을 넘어

고희탁(연세대)

본 발표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日本政治思想史硏究』(이하, 『硏究』)를 중심으로 그의 ‘사유양식’론에 입각한 사상사적 ‘발전’ 도식에 내포된 문제와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 에도시대 사상사 분야에서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 문제의 소재

보기에 따라서는 『硏究』는 매우 독특한 책이다. 본문을 구성하는 세 논문[footnoteRef:1]에서도 그렇지만 “저자후기”와 “영어판 저자서문”이 합해져 마루야마의 접근시각이 변화해간 추이의 흔적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 변화의 흔적이 새겨진, 적어도 두 개의 접근시각, 그것도 상반되게 보이기까지 하는 접근시각이 혼재된 채, 한편에서는 사상사적 ‘발전’을,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발전’의 불가능성을 논하는 모순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기는 하지만 독해가 쉬운 책은 아니다.  [1:  제1장 “근세일본유교의 발전에서 있어서 소라이학의 특질 및 국학과의 관련성”, 제2장 “근세일본 정치사상에 있어서의 ‘자연’과 ‘작위’”, 제3장 “일본 국민주의의 ‘전기적’ 형성”. ] 

원래 단행본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시기에 작성된 논문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독특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리고 세 논문 모두 에도시대의 사상사를 시야에 넣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근대적인 것이 갖는 양면적인 성격, 즉 (유럽과 대비된:인용자) 그 후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대비된) 그 비정체성(‘상대적 진보성’:인용자)”(309)[footnoteRef:2]이라는, 지금은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라 비판받을 법한 이중적 구도를 동시에 설명하려는 시각에서 논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의 지점 또한 인정된다.  [2:  저자명 없이 숫자만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마루야마의 『硏究』 한국어판 페이지 수를 가리킨다. ] 

그러나 후술하게 될 것처럼 『硏究』 안에서 때로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세 논문 사이에서의 접근시각의 미묘한 차이, 그것도 마루야마 자신에게 명확히 ‘의식되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을 의식의 대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그의 사유양식론에 입각한 사상사적 발전 도식에 내포된 문제와 긍정적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마루야마의 사유양식론은 『硏究』 제1장과 제2장에서 ‘중세’적 사유양식으로부터 ‘근대’적 사유양식으로의 일본사상사적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전자는 주자학으로 대표되었고, 그 주자학적 사유구성을 해체해 간 에도시대 일본의 주자학 비판자들은 후자로의 ‘발전’을 준비한 선구자들이었으며, 그 선구적 흐름을 종합했을 뿐 아니라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은 ‘근대성’(362)의 지평을 열어젖힌 후자의 대표가 바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였다. 
거기서는 도덕과 정치의 연속적 사유구성(주자학적 사유양식)의 분해와 그에 따른 정치영역의 독자적 법칙성의 발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기, ‘자연’적 질서관으로부터 ‘작위’적 질서관으로의 전환, 즉 현질서를 ‘자연’으로서 철학적으로 정당화하여 “질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온 인간” “질서에 따라 행위했던 인간”(356)을 당연시∙자연시하는 ‘자연’적 질서관을 부정하고, 그 질서의 형성 및 변동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유와 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질서에 대해 행위하게 된”(356) 인간을 길러내는 ‘작위’적 질서관으로의 전환 등이 그 사상사적 ‘발전’의 동력이었다. 
그에 따라 소라이 출현 이후는 “주자학의 연속적 사유에 의해 윤리에 완전히 얽매여 있던 정치∙역사∙문학 등의 제 영역이 각각 그 고리를 끊고 문화적인 시민권을 요구”(314)하는 ‘근대의식’의 분출이 역사적으로 ‘불가역’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마루야마가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그에게는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일본역사의 어두운 골짜기’(78)에서 그에 굴하지 않기 위한 ‘필사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절치부심의 결과였던 듯하다. 그런 ‘초학문적’ 동기가 그를 사유양식론에 입각한 사상사적 발전 도식의 ‘실증’(78)에 매달리게 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상사적 발전 도식을 통해 앞서 언급한 일본 근대의 양면성, 즉 유럽과 대비된 후진성과 아시아와 대비된 상대적 진보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그에게는 파시즘에 대한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필사적 거점’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 ‘후진성’을 근거로 ‘근대초극론’자들의 근대 부정의 논리를 부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대적 진보성’을 근거로 ‘근대’에 오염되기 이전의 ‘동양정신’의 전통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일본정신주의’자들의 ‘동양정신’론을 ‘동시에’ 부정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다. 
더욱이 이런 의도에서 구상된 사유양식론 및 그 발전 도식에 의거하여 파시즘체제에 견주어진 도쿠가와체제의 ‘정통적인 이데올로기의 해체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그 어떠한 반석과도 같은 체제도 그 자체에 붕괴의 내재적 필연성을 갖는다”(84)는 확신을 얻고, 그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영혼의 구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패전 이전의 기억이 생생함을 잃지 않은 시기에 집필된 “저자후기”에서 절제된 어조로 자신의 시대적 체험을 해석하는 마루야마의 회고는 시공간을 넘어 현재의 필자에게도 그의 체험의 의미에 공감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적’ ‘실증’에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비롯된 ‘시대성의 편견’이라 할만한 각인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근대라는 주제, 유학 또는 주자학을 매개로 한 사상사적 발전에 관한 것에서 특히 그렇다. 물론 이미 “저자후기”나 “영어판 저자서문”에서 표명된 마루야마 자신의 자기비판(‘8.15 이전의 각인’)을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수많은 연구에서 접근시각에서의 편견과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마루야마 자신에게 결국 ‘의식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점 자체가 이후의 연구에서 문제화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 긍정적 ‘가능성’으로서 계승되어야 할 부분이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쓸려가버린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낡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주제, 즉 동아시아의 근대, 유학 또는 주자학을 매개로 한 사상사적 발전을 둘러싼 주제영역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만큼 마루야마의 『硏究』에 대한 재검토∙재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마루야마의 도식에서는 ‘중세’적 사유양식으로부터 ‘근대’적 사유양식으로의 사상사적 발전의 ‘중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관련 명제들에 대한 재평가를 기축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진사이야말로 소라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적 혁신의 동기를 부여한 가장 큰 사상적 ‘안티테제’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高, 1999) 
그런데 『硏究』에서 마루야마는, 진사이가 이룩한 철학상의 ‘변혁’(334)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사회사상의 수면으로까지 떠오르지 못했다”(334)고 정치사상적 한계를 지우면서, “진사이는 오로지 유교 윤리의 이론적 분석에 힘을 쏟았으므로 정치론 방면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169)고 하여, 진사이의 정치사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소라이 분석에서 빛나던 그의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속단이 아니었을까? 한 예로 마루야마가 소라이에게서 발견하는 정치와 도덕의 영역 구별에 대한 독자성은 유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영역의 구별은 소라이학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영역의 원리적인 구별 자체를 이룬 것은 진사이였다.”(平石, 1997:63) 더욱이 진사이가 그의 말년 주저에서 “거듭해서 ‘왕도’론이야말로 학문의 요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왕도’, 즉 통치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한다”(渡辺, 2010:147)는 사실과 그의 ‘왕도’론이 종전의 “흔해 빠진(ありふれた) 유학적 민본주의론과는 다르다. (거기서:인용자) 한 발 더 나아간, 민의 의향에 따라 통치하라는 주장”(渡辺, 2010:148)이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마루야마의 사유양식론에 입각한 사상사적 발전 도식에 내포된 문제와 긍정적 가능성을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진사이의 정치사상적 성과에 대한 선행적 재평가 작업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근대, 유학 또는 주자학을 매개로 한 사상사적 발전에 관한 재검토, 특히 역사적인 ‘근대’와 ‘민’의 위상 및 역할의 증대와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 대한 해명에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마루야마의 사상사적 발전 도식과 그 역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硏究』의 세 논문 사이에는 ‘근대’에 대한 접근시각에 미묘한 변화가 존재한다. 그 차이를 마루야마는 인식하고 있었을까?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에 대한 시사가 “저자후기”에 보이는 일본의 근대와 중국의 근대와의 비교에 보인다. 거기서 그 스스로 『硏究』에서의 ‘중국의 정체성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진보성’이라는 구도[footnoteRef:3]에 대해 자기비판하면서, 중국에서 실패하고 일본에서 성공한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근대국가’의 형성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그것도 ‘괄호가 처진 근대’(83)였음을, 그리고 그 시각 자체가 시대성의 제약에 따른 편견이었음을 인정한다.  [3:  이 구도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반개-야만’의 구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쿠자와에 대한 연구가 『硏究』의 중심으로 이루는 소라이 연구와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平石, 2004:6) ] 

그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근대사적 경험을 ‘대중적인 기반에서의 근대화’라고 명명하면서 “오늘날은 실로 거꾸로의 대비”라고 부를 정도로 1950년대 중국의 활력을 높이 평가한다[footnoteRef:4]. 이 언급에 따르면, 마루야마의 ‘근대’를 향한 시선은 이때 적어도 ‘근대국가’화를 위한 근대와 ‘대중적 기반’의 근대를 엄밀히 구분하고, 전자에서 후자로 가치평가의 축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문영역과 관점은 다르지만 마루야마 스스로 ‘외우(畏友)’라고 칭할 정도로 심정적으로 가까웠던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를 비교한 일련의 논고는 마루야마가 종전의 단선적 근대관으로부터 복선적 근대관으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이미 『硏究』 제2장 집필단계에서부터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마루야마 스스로 “저자후기”에서 제2장이 제1장의 ‘보론’과 같은 성격으로 집필된 것이라고 하여 마치 두 논문을 ‘일란성 쌍생아’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사상사적 전망에 대한 마루야마의 시선의 색조는 정반대에 가깝다. 
제1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세’적 사유양식으로부터 ‘근대’적 사유양식으로의 일본사상사적 ‘발전’, 즉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그 발전적 계승의 사례 제시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소라이 이후의 사상사에 대해 ‘근대의식’의 분출을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규정하는 다소 낙관적(?)이라 할 만한 색조가 눈에 띤다. 특히 제1장의 말미에서 ‘근대초극론’자들의 ‘근대위기’론에 대해 마루야마가 일정 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근대’로의 회귀가 이미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을 정도만큼 밝다. 
그에 반해, 제2장의 말미에 칠해진 색조는 그와 대조적으로 매우 어둡다. 물론 제1장의 말미에서 묘사되던 사상사적 ‘발전’의 전망이 그나마 제2장의 중반부, 즉 “질서에 따라 행위했던 인간”(356)을 당연시∙자연시하는 ‘자연’적 질서관을 부정하고 그 질서의 형성 및 변동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유와 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질서에 대해 행위하게 된”(356) 인간을 산출하게 된 ‘작위’적 질서관을 서술하는 대목에 이르기까지는 유지된다. 
그러나 그 전망이 제2장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사상사적 ‘좌절’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소라이의 ‘작위’관에 내포된 이론적 제약, 즉 “작위하는 주체가 성인 혹은 도쿠가와 쇼군이라는 식으로 특정한 인격에 한정되어 있는 점”(440) 때문에, 그 ‘작위’적 질서관이 근대적인 “‘인작설’(人作說=사회계약설)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완전히 결여”(440)되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질서에 대한 주체적 능동성이 부여되지 않게 되므로 그들에게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질서는 실제로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일 수밖에 없”(440)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사상사적 좌절의 비탄을 다음과 같이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메이지유신의 신분적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에 대한 주체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간은 바야흐로 다시 거대한 국가(리바이어던) 속에 매몰되어버리게 되었다. ‘작위’ 논리가 오랜 인고의 여행을 끝마치고 비로소 자신의 청춘을 노래하려 할 때, 너무나도 빨리 가시밭길이 다시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것’들이 똑같이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462)

그런 만큼 제2장의 말미에 이어 제3장은 ‘작위’관의 사상사적 좌절이라는 어두운 색조의 서술로 일관되어간다. 물론 전체구상의 일부만이 문자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집필되지 않은 메이지 사상가들, 특히 “전국 인민들의 뇌리 속에 국가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516)는 과제를 자각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등장이 남겨져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주제인 ‘국민주의’ 형성과는 정반대되는 흐름만으로 서술이 채워져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일이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은 오로지 정치적 통제의 객체로서 주어진 질서에 수동적으로 ‘따르게’”(473)만 취급되었고, ‘봉건 지배자 일반’은 외국세력의 위협적 접근에도 “우민관에 기초한 서민들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외국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의혹”(482)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처럼 『硏究』의 전체적 흐름은 제1장의 밝은 색조에서 시작하여 제2장, 제3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색조 변화는 앞서 언급한 ‘괄호가 처진 근대’(‘근대국가’) 지향의 시각에서 ‘대중적 기반의 근대화’ 시각, 즉 “영어판 저자서문”에 표현되어 있는 제3장의 주제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관료적 국가주의’로부터 ‘근대적 국민주의’(69)로, 근대에 대한 접근시각을 중심이동시킨 것과 관계가 깊다. 요컨대 제1장의 소라이적 ‘근대’가 메이지 국가주의와 같은 것을 지향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한다면,(尾藤, 1983) 『硏究』 제1장의 ‘관료적 국가주의’ 근대관으로부터 제3장의 ‘근대적 국민주의’ 근대관으로 그의 접근시각의 중점이 이동함에 따라 일본사상사적 발전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제1장과 제2장 중심으로 전개된 마루야마의 사상사적 발전 도식은 ‘관료적 국가주의’ 혹은 ‘괄호가 처진 근대’의 시각에 규정당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런 ‘연역적 전제’ 아래 에도시대 사상사는 마루야마에 의해 ‘조작’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전형이 마루야마의 사상사적 발전 도식의 정점에 위치하는 소라이를 대상으로 한 ‘상식적’(69) 혹은 ‘좁은 의미의 정치사상사’(85)적 위상규정과 마루야마의 ‘개인적 창의’(69)가 발휘된 사상사적 그것과의 역설적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막부절대주의를 주장한 소라이”(308)는 ‘좁은 의미의 정치사상사’ 견지에서 본다면, 소라이가 “봉건사회의 태내에 그것을 해체하고 부식시키는 독소”(351)라 여길만한 근대적 요소의 성장을 저지∙제거하려 했던 ‘반동적’(351) 사상가였다. 
그러나 소라이의 ‘작위’론적 사유방법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이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375)에 대한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이 “질서에 따라 행위했던 인간”(356)을 당연시∙자연시하는 ‘자연’적 질서관을 부정하고 그 질서의 형성 및 변동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유와 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질서에 대해 행위하게 된”(356) 인간을 산출하게 된 ‘작위’적 질서관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그 결과 소라이 자신이 의도했던 “봉건사회를 위한 변혁이 (결과적으로:인용자) 봉건사회에 대한 변혁”(375)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성과’(309)를 남겼으며, 그것이 사상사적인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마루야마는 정치적인 반동사상가상과 정치철학적인 혁신가상의 절묘한 역설적 결합을 소라이에게서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루야마는 이러한 ‘반동적’ 사상가에게서 근대적 사유양식으로의 발전을 추출해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시민적인 사회’의 성장 여부를 기준으로 유럽사상사와의 비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근대의식을 내면적인 사유방식 속에서 찾고서, 반드시 정치사상에서의 반대자적인 요소 속에서 찾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308)라고 자문하고서는, “그런 시각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유양식의 변혁이 그 위에 서 있는 정치사상의 변혁과 거의 나란히 진행된 유럽근대사상사를 관찰하는 방법”(308)이기 때문에, “시민적인 사회의 힘이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은 도쿠가와시대”(308)를 대상으로 하는 한, 오히려 “바탕을 이루는 사유와의 연관성을 결여한 정치론에 대해 근대의식을 엿본다는 것은 자의적인 결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308)고 자답한다. ‘표면’적인 정치론보다는 그 ‘바탕을 이루는 사유’에서의 근대의식의 성장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소라이에게서 보이는 사유양식의 변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硏究』 제1장에서의 마루야마의 이러한 발상은 제3장의 ‘근대적 국민주의’ 시각에서는 용이하게 수용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막부말기 외교관으로 일본에 부임하여 그때의 관찰기록을 남긴 알코크(Rutherford Alcock)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인용하는 제3장의 시각은 소라이의 ‘표면’상의 정치론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코크는 “지배자들은 인민 대중들이 지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계몽된다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혁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 게다가 그런 변혁의 첫머리에 오게 될 것은 바로 자신들의 …구속적인 봉건권력”(498)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는데, 소라이야말로 누구 못지 않게 ‘민’의 지적 혹은 도덕적 계몽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라이는 알코크가 본 ‘지배자들’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위가 어리석고 용렬한데 아래에 호걸이 나오면 세상은 반드시 어지러워지게 된다.(『太平策』) 
민간의 아랫것들에게는 효제(孝悌)∙충신(忠信)을 알게 하는 것 이외에 달리 가르칠 필요가 없다. 『효경』『열녀전』『삼강행실』의 수준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이외의 학문은 사특한 꾀(邪智)를 조장하게 되어 매우 위험하다. 민에게 사특한 꾀가 넘치게 되면 다스리기 힘들게 되는 법이다.(상동)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소라이의 사상은 “역사관으로서는 반진보∙반발전∙반성장이다. 그리고 반도시화∙반시장경제다. 개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반‘자유’이자 반평등이며 피치자에 대해서는 반‘계몽’이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민주주의다. 그러한 사고로 철저히 일관된 것”(渡辺, 2010:197)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근대적 사유양식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억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야스마루, 2006:176)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견해’라고 비판당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야마노우치 야스시, 사카이 나오키, 나카노 도시오 등 총력전 체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일파”로부터는 “마루야마의 ‘작위’론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총동원 체제의 형성에 기여했던 것이라 고발”(고바야시, 2013:150)당하는 ‘외재적 비판’을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硏究』 “해제”에서 “일본의 지성들이 참으로 문제삼아야 했던 것은 …작위 자체에 대한 심오한 도덕적 반성이었어야 했던 것 …마루야마가 고집하는 ‘근대의 긍정’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는 ‘폭력의 긍정’으로까지 비약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바로 마루야마君이 증오하고 두려워하던 국체론자들의 폭력이 그러한 작위의 결론이 아니었던가?”(43)라고 비판당하거나 “작위적 사고에서 드러나는 파행적 성격은 이후 일본근대사의 비극적 전개의 모티브를 이루게 된다”(강상규, 2013:278)고, 다소 오해 섞인 ‘작위’ 해석에 의해 ‘폭력’을 조장하는 사상으로 지탄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소라이에게서 지적되어야 할 ‘표면’상의 ‘반동’성은 단순히 그가 봉건체제의 지지자라거나 시장경제 및 거기서 유발되는 ‘게젤샤프트’적 사회관계∙사회의식에 대해 ‘저주’하고 있었다는 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하게는 ‘내면적’으로 사유양식의 ‘작위’적 질서관에 접근해가도록 해야 할 ‘민’을 그로부터 ‘배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져야 하지 않을까? “소라이에게 민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성인이 작위한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피동적인 대상일 뿐”(강정인∙장원윤, 2008:21)이라면, 제1장과 제2장의 마루야마의 사유양식론은 제3장의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의 예비적 주체라 할만한 ‘민’에 대한 ‘경시’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3. 베일에 가려진 이토 진사이의 민주적 민본주의

이러한 마루야마의 사상사적 발전 도식에서의 ‘민’의 경시는 그 도식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진사이 분석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분석시각에 사상사적 대항자였던 소라이의 편견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루야마의 도식에서 진사이는 ‘중세’적 사유양식인 “주자학의 연속적인 사유의 분해를 현저히 촉진”(160)시켜 ‘근대’적 사유양식의 정점에 선 “소라이학의 성립을 그 한걸음 전까지 준비한”(160) 중요한 존재다. “윤리를 자연으로부터 해방”(164)시키고 더 나아가 “유교 윤리의 이론 구성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이상주의적으로 순화”(164)함으로써, ‘천도’와 구별된 ‘인도’는 이중의 ‘자연’, 즉 물리적 자연계와 인간적 본성의 자연으로부터 동시에 분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사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에 대한 관용, 주자학적 합리주의에 결여되어 있던 역사의식의 대두 촉진, 정치적 계기의 개인윤리로부터 독립의 개시 등을 선취하여, ‘주자학의 연속적인 사유 분해과정’의 완성자 소라이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진사이는 마루야마의 도식에서 어디까지나 중간단계의 위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도학자’(171)라고 호칭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위치는 소라이보다는 주자학에 더 가까운 지점에 배치되어 있으며, 소라이와의 사이에는 질적으로 동일화할 수 없는 ‘결정적인 비약’(179)의 차이의 존재가 강조된다. 진사이의 도=규범이 “그것 자체 속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며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선천적 타당성을 보유”(334)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사고의 핵심에 존재하는 질서관이 “자연적 질서라는 점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334)이라 하여, 여전히 ‘중세’적 사유양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의 논의가 오로지 ‘순수철학’에 한정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그의 철학상의 “변혁이 정치=사회사상의 수면으로까지 떠오르지 못했다”(334)고 정치사상적 한계를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마루야마의 진사이 분석에는 소라이에 대한 분석에서 빛나던 그의 주도면밀함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그의 분석시각은 소라이의 진사이 해석에 적지 않게 의존하여 그 객관성에 동요를 보인다. 그 전형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진사이에 대한 정치사상적 한계지움에 잘 드러난다. 
물론 마루야마는 진사이에게 보이는 정치학적 계기를 예로 들면서, “군주의 임무가 개인도덕이 아니라 ‘민과 호오(好惡)를 같이 한다’는 공적 행위에 있다는 것”(170), 관중(管仲)의 인(仁)을 성인의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개인적 동기보다도 민중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회적 성과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주자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사이는 오로지 유교 윤리의 이론적 분석에 힘을 쏟았으므로 정치론 방면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169)고 일찍부터 체념해버린다. 
그러나 마루야마가 언급한 관중의 ‘인’에 대한 평가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주자학의 시각과 선명한 대조를 나타내는 진사이의 해석에 대해 가볍게 지나치는 바는 납득하기 어렵다. 진사이가 관중론을 통해 “현실정치가에게 요구한 것은 어떠한 시대라 하더라도 정치가로서 완수해야 할 협의의 책임윤리의 수행… ‘요순의 인’과 ‘관중의 인’이 똑 같다는 어투는 주자학의 틀에서 정치를 사고해온 사람들에게는 역시 충격적인 언명”(田尻, 2012a:54)으로 받아들여졌을 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루야마가 소라이에게서 발견하는 정치와 도덕의 영역 구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진사이에게 그 공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두 영역의 구별은 소라이학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영역의 원리적인 구별 자체를 이룬 것은 진사이였다.”(平石, 1997:63) 물론 마루야마는 그 ‘분해의 징후’(170)를 인정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이런 방면의 풍요로운 전개도 소라이학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170)고 하여, 진사이의 ‘중간단계’적 성격을 재차 부각시키는데 머문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진사이가 그의 말년 주저에서 “거듭해서 ‘왕도’론이야말로 학문의 요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왕도’, 즉 통치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한다”(渡辺, 2010:147)는 사실과 그의 ‘왕도’론이 종전의 “흔해 빠진 유학적 민본주의론과는 다르다. (거기서:인용자) 한 발 더 나아간, 민의 의향에 따라 통치하라는 주장”(渡辺, 2010:148)인 바를 마루야마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진사이가 ‘도’를 ‘천하공공’의 차원에서 위치지우고 그 이론적 연장선상에서 다룬 맹자의 ‘방벌’론에 대한 급진적 해석에도 눈을 감아버린다. 

탕(湯)·무(武)의 방벌과 같은 사례는 도(道)라고 칭해야 한다. …천하공공의 도(天下公共之道)에 의한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사적 감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천하를 위해 잔학한 자를 제거하였기에 인(仁)이라 칭하고, 천하를 위해 도적을 물리쳤기에 의(義)라 칭한 것이다. 당시에 만일 탕·무가 걸(桀)·주(紂)를 방벌하지 못하여 그 악정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탕·무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 반드시 이들을 없애지 않았으랴. 그런 인물이 위(上)에 있지 않았다면 아래(下)로부터 출현했을 것이며, 한 사람이 이를 잘 실행할 수 없었다면 천하의 만민이 들고 일어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랴.(『語孟字義』)

이른바 역성혁명론은 고대 중국의 왕조국가였던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왕조교체에 대해 ‘민심(民心)’의 향배와 ‘천명(天命)’을 결부시켜 그 정당성을 주장한 일종의 정치변동론으로서 맹자의 민본주의적 ‘왕도’론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정치현실에서 그 이론은 신중히 다루어야만 할 위험한 도구였음에 틀림없다. 특히 사대부층의 주체적 실천을 강조하는 주자학에서는 그것은 ‘도’를 의미하는 ‘경(經)’이 아니라 ‘권(權)’으로 정의되어, 거의 실현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시도되어서는 안 되는 금기였다.(안병주, 1987:104) 물론 그런 사상적 상황을 진사이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맹자』를 실은 (일본행:인용자) 배는 반드시 침몰한다”는 속설조차 나돌 정도로 맹자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에도시대에 가장 금기시된 유학적 이론이었다.(野口, 1986:6) 
이런 진사이의 논의가, 그런 유학적 논의를 알지조차 못하거나 설혹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쉽게 내면화하기 어려웠을 사무라이가 통치하는 에도시대 한가운데에서의 사자후(獅子吼)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마루야마의 무시는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는 1970년대 중반에 작성된 “영어판 저자서문”에서도 “에도시대의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교의는 너무나도 매력이 없었다. 거기에는 2세기 반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계약설이나 인민주권론은 말할 것도 없고 서구 중세에 발달한 저항권 이론조차 발생해 있던 흔적이 없었다”(65)고 여전히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위와 같은 방벌론에 보이는 진사이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태도에는 소라이의 맹자관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라이는 “『맹자』 이하의 경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인정하지 않았다.”(191) 또한 한때 진사이에 열광했다가 그 정반대로 돌아선 소라이는 오히려 진사이에게서 배어나는 사상적 급진성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片岡, 1997) 
물론 마루야마의 그런 시각은 소라이의 ‘성인’관, 즉 ‘작위’ 주체인 중국고대 이상적 군주로서의 ‘성인’을 ‘거의 종교적인 절대자’(213)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 ‘작위’의 절대적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 소라이의 전략이 유럽 절대주의 출현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는 마루야마 자신의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소라이의 『맹자』 격하 전략과 마루야마의 절대주의 구상이 겹쳐짐에 따라, 그 『맹자』를 실마리로 하여 정치권력의 존재이유를 묻는 진사이의 고투를 외면하기 쉬웠던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근세 일본의 사상가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하여 그 질서의 타당한 근거를 논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322)는 사상사적 단순화를 마루야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진사이의 왕도론, 방벌론 등에 드러나는 ‘종전의 흔해 빠진 민본주의론과는 다른’ 그의 민본주의는 사상사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전환을 내포한다. 국가∙통치의 본래적 목적에 대한 철저한 ‘민’ 중심의 재정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앞의 ‘방벌’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도 ‘악정∙폭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주체의 일원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렇다.(高 1998) 
물론 그 ‘민’은 당대의 “도쿠가와막부나 지방영주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천하의 인심이 떠나게 되면, 무장반란이 속속 일어나서 결국에는 정부를 타도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용한, 그러나 단호한 경고였다.”(渡辺, 2010:152) 그런 만큼 ‘단호한 경고’의 시선으로 현질서를 응시하는 ‘민’이, 비록 당장에 적극적으로 ‘근대적’ 정치변혁을 추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천하의 인심’을 떠나게 할 자의적 통치나 폭력을 거듭 목도하게 된다면, ‘민의 의향’에 반한 통치에 대한 ‘경고’의 수준을 높여가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반민적(反民的) 통치에 대한 저항을 지지하거나 그 저항을 조장할 주체로 변모해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되돌아보면, 에도시대는 물론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아랫사람(下)’이던 ‘민’은 그때까지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통치대상이자 동원대상으로만 간주되어온 수동적∙소극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국가∙정치의 본래적 목적에 대해 ‘민’의 입장에서 주장∙요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동아시아 전근대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한다면, 진사이의 ‘천하공공의 도’는 종래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국가∙정치와 ‘민’에 대한 정치철학적 전환이 혁명적으로 표명된 것이었다. 그것도 일개 도시민에 지나지 않는 진사이(‘民’) 자신의 자기인식과 주장으로서 제기되었고, 그만큼 동일한 정치사회적 지위에 속한 ‘다른’ ‘민’들에게도 사상적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에서 그 명제에 함축된 정치사상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러한 혁신성을 담은 민본주의를 ‘민주적 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설적으로 붙여두고자 한다. 그 점이 앞서 인용한 ‘천하공공의 도’라는 명제에도, ‘천하의 천하’(『古学先生文集』)라는 명제에도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진사이에 의해 ‘천하’는 특정 가문의 것도 특정 지배계층의 것도 아닌, ‘천하’ 만민의 ‘공유물’임이 ‘민’의 입장에서 선언되었고, 그 위상에 걸맞게 취급되어야 할 것임이 강조되었다. 그만큼 국가∙정치의 존재이유에 대한 발상의 근원적 전환으로서 ‘근대’적 국가관 및 정치관에 대한 에도시대 ‘민’의 정치적 자각과 국가 및 통치세력에 대한 그 실현요구의 정당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가능성 또한 내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마루야마가 제시한 ‘중간단계’적 진사이에서 ‘완성단계’ 소라이로의 ‘발전’이라는 도식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라이에게 보이는 그 나름의 ‘안민(安民)’(197)에 대한 관심을 민본주의적 측면이라 인정하여, 민본주의 성격에 있어서 진사이에서 소라이로의 추이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진사이에게서 보이던 ‘민주성’의 명백한 ‘퇴조’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어야 할 것은 소라이의 ‘작위’가 초래한 ‘의도하지 않았던 성과’(309)만이 아니라, 그 “‘작위’의 논리에 의해 ‘자연’을 만들어내려고 한” ‘반동적’(352) 의도가 초래한 사상사적 의미와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였다. 그 ‘반동’성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면, 진사이의 민본주의의 ‘민주성’ 주창에 대한 소라이의 반감이 오히려 ‘대중적인 기반에서의 근대화’(83)와 “시민적인 사회의 힘이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308)하는 것, 즉 ‘국민주의’의 자연적 성장을 저해하는 커다란 정치사상적 장애로 이어졌다는 것, 적어도 민본주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마루야마의 사유양식론에 입각한 사상사적 발전 도식이 ‘지나칠 정도로’ 후쿠자와의 유교 비판에 보이는 ‘탈아론’적 구도에 규정당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방향전환과 후쿠자와에 대한 경도가 시기적으로 대개 일치한다.(平石, 2004:6) 그러한 후쿠자와와의 해후가 ‘일본정신주의’를 소리 높이 외치던 파시즘의 폭주를 배경으로 전통적 사상자원에 대한 ‘편견’과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전개에 대한 ‘무시’를 더 강하게 부추겼을지 모르겠다. 
이를 뒤집어 보면, 마루야마가 그런 탈아론적 구도, 즉 ‘국민주의’ 형성의 불가능성과 유교의 정비례 관계라는 편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었다면, 그의 근대적 사유양식의 출현에 대한 구상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기반에서의 근대화’(83)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일본의 ‘상대적 진보성(비정체성)’(83), 즉 ‘괄호가 처진 근대’(83)의 우위라는 목전의 현실을 좀 더 상대화할 수만 있었다면,[footnoteRef:5]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사이의 ‘민주적 민본주의’와 해후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5:  물론 『硏究』의 세 논문의 집필시기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4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루야마에게 목전의 현실은 유럽에 대한 일본의 ‘후진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었을 것은 짐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른 한편의 아시아(중국)에 대한 ‘상대적 진보성’ 의식 또한 여전히 강하게 살아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 


4. ‘역설적 정치이론’의 애로(隘路)와 활로(活路)

그런데 마루야마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硏究』 제2장 말미에서, 소라이적 ‘작위’관에 의거한 ‘근대적 사유양식’이 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리나가의 그 발전적 계승을 제외하고는 그 흐름이 그 이후의 역사에서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으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했음을 안타까운 어조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제3장에서는 문제관심이 ‘상식적인 의미’의 정치사상사적 궤도로 돌아가 아예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의 불가능성∙좌절에 시선의 초점을 맞춰간 것으로 보인다. 
제1장과 제2장이 주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진보성’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 제3장에서는 유럽에 대한 일본의 ‘후진성’이 주된 논조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방향전환에서는 그 ‘후진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마루야마의 ‘중기’ 이후에는, 사상사적 발전의 ‘또 다른’ 가능성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사상사적 ‘발전’ 도식의 구상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좌절’을 낳은 ‘병리’의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경도되어간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는 “사상의 모티브가 완전히 역전”(大澤, 1997:85)된, 그 이후의 마루야마에게 보이는 관심사 이행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전환이 그리 순탄한 도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적어도 마루야마의 유교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기’ 이후의 그는 어쩌면 해석학적 동요를 경험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중기’ 이후의 그의 주요 저술에는 그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중기’의 마루야마가 아시아의 전통적 사상자원에 대한 ‘편견’과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전개에 대한 ‘무시’를 일단 비판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1960년에 발표된 논문 “충성과 반역”은 그 반대의 전형이다. 거기서 그는 ‘초기’ 저술 『硏究』에서 ‘분해∙해체’를 갈구했던 “주로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근대적인 것으로 전용시키는 길”(大澤, 1997:89)을 모색하고 있다. 그 요소들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해 이전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중기’는 『硏究』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근대주의와는 명확히 다르다.”(고바야시, 2013:327)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방법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역설적 정치이론’(고바야시, 2013:334)이라 부르는 접근시각일 것이다. “가능성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완결된 사상으로서, 혹은 사상의 실천적 결과로서는 ‘반동적’인 것 속에서도 ‘혁명적’인 계기를, 복종의 교설 속에서도 반역의 계기를, 체관(諦觀) 속에서도 능동적 계기를, 혹은 각각의 거꾸로를 찾아가는 그런 사상사적 방법”(마루야마, 1998a:43) 말이다. 물론 “사상의 실천적 결과로서는 ‘반동적’인 것 속에서도 ‘혁명적’인 계기를” 추출한다는 시각에는 『硏究』에서의 소라이의 사례를 연상시키는 그 방법론적 연속성이 보이지만, ‘복종’이나 ‘체관’에서도 그 ‘능동적 계기’를 발견한다는 의미 안에 포섭되는 형태로 서술되고 있어서 그 단절면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각주 7번에서 언급하는 쇼난이나 쇼잔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유교적 세계상이나 그 범주에 대해 취했던 『硏究』에서의 단순화, 즉 ‘정체성’의 상징으로 간주하던 태도는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적 세계상의 침투도 결코 단순히 ‘봉건적 충성’의 정태화, 고정화의 역할만을 연출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인간 또는 집단에 대한 충성… 그것과 구별되는 <원리에 대한 충성>을 가르쳤던 것은 역시 중국의 전통적 범주인 도(道) 또는 천도(天道) 관념이었다.(마루야마, 1998b:30) 

그뿐만이 아니다. 유교적 ‘공’ 관념 역시 새롭게 재해석된다.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는 천하의 천하다’라는 식의 관념이 …구체적인 지배관계를 넘어선 규범적 제약으로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던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마루야마, 1998b:32)이라 하여, “초기 마루야마의 공사 분열 논의에서, 전통적 공 개념으로부터의 해방과 변용이 근대적 사유의 특색으로 여겨지고 있던 데 비해, 이들에서 전통적인 공 개념 자체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행한 적극적인 의미에 주목”(고바야시, 2013:328)한다. 더 나아가 유덕자군주(有德者君主) 사상이라든지 폭군방벌의 혁명론(마루야마, 1998b:31)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기’ 저술 “일본의 사상”에는 “‘천하는 천하의 천하다’라는 막번제에 내재한 ‘민정(民政)’ 관념”(마루야마, 1998a:95)이라는 표현도 보이는데, 마루야마 자신도 의식하는 일본 기독교도에 대한 막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또한 ‘초기’ 저술 『硏究』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 마루야마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논술했던 진사이의 ‘천하공공의 도’나 ‘폭군방벌의 혁명론’, ‘천하의 천하’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그가 ‘중기’에는 태도를 정반대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그런 역전이 어떻게 초래된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후쿠자와의 유교 비판에 보이는 ‘탈아론’적 구도에 심각하게 규정당했던 지난 날의 그 자신에 대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명확한 부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footnoteRef:6]  [6: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역시 중국에 대한 『硏究』에서의 ‘정체성’(후진성) 규정으로부터 중국의 ‘상대적 진보성’에 대한 실감으로의 변화, 즉 앞서 언급한 중국의 ‘대중적 기반에서의 근대화’에 대한 인정과 함께 ‘오늘날은 실로 거꾸로의 대비’(83)라는 실감의 변화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중국의 사회주의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서 중국 ‘정체성’론이라는 편견의 해소가 동시에 유교에 대한 편견 해소를 동반하여, “바깥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바깥의 것들을 그다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321)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硏究』 제3장의 ‘전기적’ 국민주의론에서 다룬 해방론자∙부국강병론자∙존황양이론자들과는 다른 타입의 유학자, 즉 유교적 세계상의 카테고리를 사상적으로 순화하여 그 범주의 재해석을 통해 근대 서구사상을 수용해간 요코이 쇼난(橫井小楠), 주자학적 ‘궁리(窮理)’라는 범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대적 자연과학을 수용해간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등과의 해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들의 사례를 통해 유교적 세계상이나 범주도 활용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긍정적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다른 한편, “충성과 반역”에 보이는 유교 이해에 대한 선회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후기’의 주요 문제의식이라 할 만한 이른바 ‘고층론(古層論)’, 즉 일본의 ‘역사의식∙정치의식∙윤리의식’에 있어서 ‘좌표축’(마루야마, 1998a:55) 혹은 ‘보편 의식’의 형성을 끊임없이 제약하는 전통으로서의 ‘집요저음’과 연관된 맹아적 저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1961년에 출간된 『일본의 사상』의 주요논문, 즉 제1장 “일본의 사상”이나 제4장 “‘이다’라는 것과 ‘하다’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교는 유럽의 ‘자연법 사상’(마루야마, 1998a:94)과 유사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그러한 재평가는 오히려 ‘보편 의식의 형성을 제약하는 전통’에 대항하는 주체 형성의 이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연법적 규범’(마루야마, 1998b:32)으로서 유교를 재평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극의 지점에서 일본주자학의 ‘일본적인 특성’을 언급하는 대목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흥미롭다. 마루야마는 “영어판 저자서문”에서 『硏究』에서의 주자학 이해가 일본주자학이라는 ‘필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문제와 함께 그 ‘일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자기비판하면서, 중국의 ‘순수한’ 주자학과는 달리 에도시대의 주자학이 이미 ‘수정주의적’ 궤도변화를 거쳤으며, 그 궤도변화의 요인으로서 ‘집요저음’을 문제시하는, 마루야마 자신의 ‘후기’ 저술 “역사의식의 고층”을 각주에서 언급(73)하고 있다. 거기서는 ‘규범으로서의 유교와 그것을 일본적으로 특수화시키는 제약으로서의 집요저음의 전통’이라는 ‘중기’의 구도 변화가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변화된 구도는 『硏究』에서의 유교에 대한 편견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보편 의식’의 착근(着根)과 성장을 가로막는 ‘집요저음’의 전통에 의해 ‘수정주의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주자학의 정착이 필요했음을 시사하는 뉘앙스조차 풍기는 것이기 때문이다.[footnoteRef:7]  [7:  “영어판 저자서문”에서 마루야마는 퇴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학계에서 조선사상사를 경시해온 ‘맹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강조의 배경에는 단순히 비교 및 영향관계의 차원만이 아니라, ‘순수한’ 주자학 전개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중기’ 이후의 관심도 섞여 있을지 모른다. ] 

그렇다면, 그가 ‘초기’의 『硏究』에서 크게 주목했던, 이른바 ‘고학파’의 시도와 주자학과의 사이에는 ‘근대성’으로 구분지을 만한 ‘발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진사이나 소라이가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부각시킨 ‘본래의 유학’(古學)과 거기서 발견한 ‘근대성’은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어쩌면 ‘고학’의 대두조차 그런 부정적인 ‘일본화’의 현상으로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이러한 예상되는 의문에 대한 『硏究』 이후의 ‘수정’된 답변이 결여된 채, 오히려 ‘중기’의 마루야마에는 『硏究』에서의 분석 모두를 마치 부정하는 듯한 언급이 더 눈에 띠고, 그에 따라 그의 유교에 대한 입장을 애매모호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footnoteRef:8]  [8:  마루야마의 말년 저술에 가까운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에서 보이는 후쿠자와의 ‘탈아론’적 유교 비판∙이해에 대한 그의 공감, 그리고 『硏究』 “해제”에 소개되어 있는 김용옥과의 대담(1989년 5월)에서 미루어보면, 그의 말년의 유교관은 ‘중기’의 그것과 또 역시 달라진 느낌을 받게 한다. ] 

필자가 보기에 마루야마의 ‘사유양식’론에서 살려져야 할 긍정적 ‘가능성’이 그 안에 내재된 ‘문제’의 비판과 함께 쓸려가버린 경우는 바로 이 부분, 즉 주자학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평가는 주자학과 ‘고학’의 차이, 특히 주자학과 공맹철학의 차이에 대한 재검토에 달려 있으며, 그것도 ‘역사적’ 근대에 대두되는 문제, 즉 ‘민’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역할의 증대에 대한 시각의 문제와 연관이 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루야마가 ‘본래의 유학’과 주자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양자를 하나로, 그것도 유교를 주자학의 시각으로 일반화하는 현상을 문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진사이든 소라이든 주자학이 원래의 공자나 성인군주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왜곡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 발견을 위한 방법론과 그에 의한 성과를, 각각 ‘고의학’(古義學)과 ‘고문사학’(古文辭學)’이라는 이름으로서 주자학과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야마는 『硏究』에서 일관되게 주자학을 유교와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교사상의 자기분해과정을 통한 근대의식의 성장을 사유방식의 변용”(307)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硏究』에서의 사유양식론에 입각한 사상사적 발전을 ‘유교사상의 자기분해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硏究』에 의거하여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그 분해과정은 ‘유교사상’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라이의 사상적 혁신성에 대해 “주자학의 연속적인 사유는 여기서 완전히 분해”(233)되었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주자학’에 대한 분해과정인 것이다. 적어도 진사이와 소라이의 주관적 의도는 주자학과는 구분된 ‘본래의 유학’의 발견을 통해 사상적 혁신을 이루었다는 확신이었고, 그것을 마루야마가 평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에 대한 마루야마의 혼용은 『硏究』 여기저기서 반복되고 있었다. “유교가 봉건사회의 가장 강력한 의식형태”(308)라는 명제도,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모든 인륜의 기본에 두고, 군신∙부부∙장유와 같은 특수한 인간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비시키며, 그것을 상하존비(上下尊卑)와 결합시켜, 그 엄중한 ‘구별’(別)을 주장하는 유교 도덕”(108)이라는 규정 또한 마찬가지다.[footnoteRef:9]  [9:  물론 마루야마도 ‘본래의 유학’과 그 이후의 것과의 차이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 “유교측에서도 전국시대로부터 진한시대에 걸친 전개과정에서 관학으로서의 적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변모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109)고 하면서, 그 성격의 차이에 대해, “전국시대에는 유교의 ‘선왕의 도’가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까지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또 정치적=실천적인 색채도 현저했는데 반해, 이미 확립된 절대적인 왕조권위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갖게 된 한대 이후의 유교가 저항적인 성격을 상실해버리고 일종의 ‘호교론적 교리체계’로 변해버린 것”(109)을 각주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그런 변모도 “유교 그 자체에 처음부터 내재하고 있던 어떤 모멘트(예를 들면 계층적 질서유지를 위한 예(禮)의 주장, 왕위의 기초를 천명(天命)에 두는 것)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여, 그 단절면보다는 연속면에 초점을 맞춰 그 차이를 상쇄해버린다.] 

그러나 적어도 진사이의 ‘오륜’은 상위자와 하위자의 ‘엄중한 구별’과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일방적 ‘복종’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상위자의 ‘인애’와 ‘덕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童子問』),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치자에게는 ‘민의 의향에 따라 통치하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반하는 ‘반민적’(反民的) 통치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음을 천명한 주장이 담긴 것이다. ‘오륜’이라는 동일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사이의 그것은 ‘봉건적’ 함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환골탈태시키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진사이는 이러한 ‘민주적 민본주의’를 공자와 맹자에 의해 전개된 ‘본래의 유학’, 즉 ‘공맹철학’의 취지라고 재정의하면서, 이를 외면한 채 ‘리기’(理氣)의 세계관 혹은 “음양(陰陽)이라는 자연계의 범주를 사회관계로 끌어들여”(337) 상위자와 하위자, 치자층과 피치자층을 구분하는 주자학과 구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硏究』 제2장에서 제기된 ‘자연’적 질서관으로부터 ‘작위’적 질서관으로의 전환을 ‘근대성’의 징표로 파악하는 시각은 ‘역사적’ 근대를 이해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징표다. 차별적 위계질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지 혹은 인간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구별하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硏究』 제3장에서 주제화하는 것처럼 그 ‘작위’적 질서관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평에서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를 묻는 시각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쇼군이나 사무라이 지배계층에 한정된 ‘주체’화는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에 오히려 장애였음을 제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267)이라는 규정과 함께 “주자학적 사유로부터는 …봉건사회의 자연적 질서관이 도출”(346)된다는 『硏究』에서의 명제는 여전히 ‘구조적 시점’(田尻, 2012b:15)에서의 분석적 유용성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루야마가 『硏究』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메이지기 계몽사상가적 한학자였던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즉 “어떤 독립적이고 시민적인 자유를 획득할 수 없는”(108) 일방적 복종의 정신을 내면화시키는,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교의 도는 윗사람에게 유리하고 아랫사람에게 불리하며 윗사람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 같으며 아랫사람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과 같다. 국가의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겁고 가벼운 폐단이 있었던 것 같다.(108)   

막말기 주자학을 학습의 중심으로 삼은 번교에서 학문적 기초를 쌓은 니시무라 시게키의 위의 발언에서 ‘유교의 도’를 ‘주자학의 도’로 바꿔 읽기만 한다면, 주자학에 내포된 ‘정신’적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주자학은 단순히 ‘정체성’의 철학이 아니다. 마루야마가 ‘중기’의 “충성과 반역”에서 “‘군신∙주종의 의리’라는 ‘합리주의적’ 범주가 봉건적 계층제의 모든 레벨에 아로새겨졌을 때 …결코 단순히 신하의 공손한 순종만을 일방적으로 의무지웠던 것은 아니며 동시에 ‘군주’ 역시 어떤 보이지 않는 자연법적 규범에 구속된다는 사고방식도 사회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마루야마, 1998b:32)고 그 평가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 “주자학자는 현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한 극도로 보수적으로 되지만, 현상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인적 이해에 관계없이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호한 반대자가 되기도 한다. ‘쓸모없는 저항’이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한다. 주자학자라고 해서 보수적·전통주의적이라는 것은 오해다.”(渡辺, 2010:132) 
그러나 주자학자들에 의한 그 ‘저항’도 혹은 ‘혁신’ 지향조차도 치자층과 피치자층의 절대적 구분 하에 정치적, 경제적, 지적 권력이 치자층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 현상을 곧바로 ‘근대적’인 그것과 연속적인 지평에서 논하는 것은 일정한 유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그 독점구조를 자연시∙당연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앞서 제기한 동아시아에서의 근대를 전망함에 있어서 특히 ‘민’의 위상과 역할의 증대라는 현상에 대한 입장 차이와 맞물려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물론 그 ‘저항’과 ‘혁신’ 지향을 언제까지나 과소평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나 관료 윤리의 확립 등에 내포된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東學)에 대한 치자층의 부정적 반응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근대적 방향성을 단순화하면, 『硏究』의 “영어판 저자서문”에서 개념화한 ‘관료적 국가주의’화에 가까운 ‘괄호가 처진 근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료적 국가주의’의 길은, 마루야마가 『硏究』 제3장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듯이,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근대적 국민주의’로의 탈피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유학과 주자학의 혼용 혹은 양자의 차이에 대한 무시 때문에,[footnoteRef:10] ‘중기’ 이후 마루야마에게는 유교 이해를 둘러싼 사상적 동요와 함께 그의 ‘사유양식’론에서 살려져야 할 긍정적 ‘가능성’을 경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었을까. 역으로 그 차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자학으로부터 탈주자학적인 흐름의 의미를 재탐색하게 하고, 또한 소라이적인 경로와는 또 다른, 진사이적인 공맹철학에서 배태되는 ‘민주적 민본주의’와의 해후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유교의 발견으로 나아가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마루야마가 의도한 ‘방법으로서의 근대’(黒住, 1996)도 그 빛을 발하여, 내재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근대적 국민주의’의 길에 대한 전망도 새롭게 열리지 않았을까.  [10:  후쿠자와의 유교 이해에서의 ‘탈아론’적 구도도 그렇고, 위에서 인용한 니시무라 시게키도 주자학과 ‘본래의 유학’ 혹은 공맹철학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루야마의 혼용은 메이지기의 유교 이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 측면일지 모른다. ] 


5. 맺음말을 대신하여

마루야마는 전후에 일본 근대의 운명을 크게 바꾼 ‘획기’로서 ‘국체명징’운동을 꼽는다.(苅部, 2006:64)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흐름을 이끌었던 것은 마루야마가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1년생 학년말에 터진 ‘천황기관설’ 공격사건도 그에 못지 않은 획기적 의미를 띠는 분수령적 사건이었다. 
잘 알다시피 ‘천황기관설’ 사건은 마루야마의 소속학부 교수를 역임한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헌법학적 해석을 빌미로 삼아 파시즘세력이 테러와 그 위협을 무기로 미노베 교수를 궁지에 몰아넣고 일본사회에서 그 입장의 전폐를 주도해간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본사회 전체를 ‘국체’라는 심판대에 세워 일거에 전체주의적 분위기로 휘몰고 간 시발점과 같은 사건이었다. ‘국체명징’운동도 사실상 그 연장선상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당시 ‘천황기관설’은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및 언론계, 심지어 천황조차 인정하던(다치바나, 2008:206) ‘상식’에 가까운 학설이었다. 그런 ‘상식’이 ‘국체’에 반하는 것으로 공격당해 폐기되었고, 그 학설의 주창자로 지목된 ‘간접적’ 스승은 귀족원 의원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으며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테러를 당해 총상을 입는다. 그러한 ‘비상식’이 ‘상식’을 전복시켜 압도해갈 때,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동료교수들은 테러의 위협 앞에 ‘저항’다운 저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굴종적 침묵만이 흐르는 ‘회한’의 터널로 빠져든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일본사회 전체에 급속히 퍼져, 마침내는 ‘국체명징운동’과 ‘2.26사건’ 등을 거쳐 전체주의화로의 폭주를 너무도 맥없이 허용하게 되는 결말에 이른다. 
이러한 때 청년 마루야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특히 이 ‘천황기관설’ 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거의 없어 그 사정을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을 둘러싼 일본사상사적 탐색이 적어도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硏究』 단계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필사적 거점’ 확보의 교두보였다는 회고를 고려한다면, 특히 『硏究』 제1장 단계의 마루야마는 사건의 전개에 대한 비극적 결말을 충분히 예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저자후기”에서 “일군만민적인 절대주의 사상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 책은 “매우 후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84)이라고 자기비판하는 대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적어도 『硏究』 제1장을 집필할 때까지는 ‘관료적 국가주의’(69)로부터 ‘근대적 국민주의’로의 전환에 따르는, 유럽사에서 보여진 격동과 희생의 험로는 그의 예상에서 아직은 희미한 ‘불안’ 정도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硏究』 제2장 말미부터 보이는 일본의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의 애로를 깊이 의식한 단계서부터 『硏究』 제1장에 비치는 ‘안이한 기대’(?)는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이처럼 ‘근대적 국민주의’를 심각하게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근대적’ 사유양식을 둘러싼 접근시각은 보다 지식사회학적인 뿌리를 내린 사상사로서의 면모로 일신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점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루야마가 ‘탈아론’적 구도, 즉 ‘국민주의’ 형성의 불가능성과 유교의 정비례 관계라는 편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었다면, 그의 근대적 사유양식의 출현에 대한 구상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커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좀 더 ‘대중적인 기반에서의 근대화’(83)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일본의 ‘상대적 진보성(비정체성)’(83), 즉 ‘괄호가 처진 근대’(83)의 우위라는 목전의 현실을 좀 더 상대화할 수만 있었다면, ‘근대적 국민주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사이의 ‘민주적 민본주의’와도 해후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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